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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로우(Philip Lowe) 호주 

중앙은행 총재(RBA Governor)의 

7년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면서 그

의 뒤를 이을 일단의 후임 인사들

이 거론된 가운데 미셸 블록

(Michele Bullock) 현 RBA 부총

재가 새 수장으로 지명됐다.

지난 7월 14일(금) 알바니스

(Anthony Albanese) 총리와 찰머

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총

리 집무실에서 블록 부총재를 만

나 RBA 총재직에 대한 수락 의사

를 확인한 뒤 그녀를 RBA 차기 

총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블록 부총재는 63년 역

사상 중앙은행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 향후 7년간 금융정

책 전반을 책임지게 됐다. 

블록 총재 내정자는 최근 나온 

RBA 내부 검토에서 제기된 광범

위한 RBA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

내 경제 활성화와 실업률 급증을 

막기 위한 조치로 향후 12개월 이

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

로 보인다.

RBA에서 38년간 근무해 온 블

록 총재 내정자는 지난해 4월 로

우 총재를 돕는 부총재(RBA 

Deputy Governor)로 임명됐으

며, 임명 다음 달부터 현재까지 

1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

했던 14번의 통화정책 회의(RBA

는 매월 첫 주 화요일, 이 회의를 

통해 금리를 결정한다)에 참석해 

왔다.

이날(7월 14일) 알바니스 총리

는 미디어 발표에서 호주 경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

에 최고의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

지만 이를 처리해갈 ‘탁월한 자

격’(eminently qualified)이 있다

고 강조하면서 “그녀의 업무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과제

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 수장 결정권을 갖고 

있는 찰머스 재무장관은 블록 내

정자를 ‘일류 경제학자’로 묘사

하면서 오는 9월 18일, RBA 총재

로 취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

러 장관은 “호주 중앙은행을 미

래로 이끌어갈 최적의 위치에 있

는 인사”라고 덧붙였다.

노동당 정부는 필립 로우 총재

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RBA 총재와 부총재 임기는 각 7

년이며, 일정 기간 임기 연장이 가

능하다)한 이후 현 부총재인 미셸 

블록, 현 재무부 스티븐 케네디

(Steven Kennedy) 차관, 재정부 

제니 윌킨슨(Jenny Wilkinson) 차

관,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데이빗 그루언(David 

Gruen) 청장 등을 후보 물망에 올

린 바 있다(한국신문 6월 30일 자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총재 나

올까’ 기사 참조).

블록 총재 내정자는 신임 총재 

선임에 대해 “큰 영광”이라면서 

“어려운 시기에 이 역할을 맡게 

됐지만 RBA의 강력한 경영진 및 

이사회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로우 총재에 대한 가장 강력

한 비판 중 하나는 전염병 대유행 

와중이었던 지난 2021년 11월, 

“오는 2024년까지 0.1%의 최저 

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이후 2023년 5월부터 공

격적인 이자율 인상을 단행한 것

이었다.

▶1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중앙은행 미셸 블록 부총재, 차기 총재 선임... 금리 인하 시작될까
알바니스 총리,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처리해나갈 ‘탁월한 자격’ 있다” 설명

오는 9월 18일 RBA 수장으로 업무 시작... 중앙은행 개혁작업 주도 ‘책임’ 떠안아

오는 9월부터 호주 금융정책을 담당하게 된 미셸 블록
(Michele Bullock) 중앙은행(RBA) 총재 내정자. RBA에서 
38년간 근무해 온 그녀는 지난해 4월 부총재로 지명됐으
며, 현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의 후임으로 인플레이
션 및 생활비 부담 문제 해결과 함께 RBA 개혁이라는 임
무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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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수) 치러진 대

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

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

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

다. 4년 전에 이은 ‘압

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

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

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

참패’다.

개표율이 98%를 기록한 

11일(목) 오전 5시 현재, 민

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제외한 수도권 대

부분 지역을 석권했다. 총

선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

에서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

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

석 중 102석을 싹쓸이한 것

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 최

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

한강벨트’에서 중성동

갑·을, 영등포갑·을, 광

진갑·을, 강동갑·을, 마

포을, 동작갑 등 격전지를 

가져왔다. 여기에 ‘텃밭’

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

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

을 모두 차지하고, ‘중

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

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영남·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보인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으로만 단독 과

반인 161석을 확보했다. 지

난 총선(지역구 163석)과 

비슷한 규모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은 

19석에 그쳤다. 서울의 경

우 전통적 강세 지역인 ‘

강남 3구’를 수성하는 수

준에 머물렀다. 동작을을 

탈환하고 마포갑과 도봉갑

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

만, 11석이라는 성적표에 

빛이 바랬다. 인천(2석)은 

지난 총선과 같았고, 경기

(6석)는 오히려 1석 줄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과 세

종은 지난 총선에 이어 0석

을 기록했고, 충북도 3석으

로 지난 총선과 같았다. 충

남은 지난 총선보다 2석 줄

어든 3석에 그쳤다. 대구·

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

하고, 부산·울산·경남에

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

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

다. 국민의힘 지역구는 90

석으로, 지난 총선(84석)보

다 다소 늘었지만, 민주당

에 견주기는 어려운 규모

다.

이밖에 새로운미래(세종

갑), 개혁신당(경기 화성

을), 진보당(울산 북구)이 

각각 1곳을 확보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

표는 11일 오전 5시 현재 

약 87%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위성정당

인 국민의미래가 37.41%

로 가장 많이 득표했다. 민

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

주연합은 26.40%, 조국혁

신당 23.83%, 개혁신당 

3.51%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개헌

선(200석)을 내주지 않으면

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

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

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

다.

▶30면으로 이어짐

더불어민주 ‘압도적 과반’으로 정국 주도권 ‘유지’... 국민의 힘 3연패
지역구만 161석으로 단독과반 연속 달성... 윤 정부, 국정동력 타격 ‘불가피’  

10일 저녁 투표가 마감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
장 등 당 지도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
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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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에 거주하는 수

십만 명의 운전자를 대상

으로 하는 유료도로 이용

료 환급이 4월 9일(화)부

터 시작됐다. 주 정부의 통

행료 경감 계획에 따라 유

료로 통행할 수 있는 하이

웨이 이용 운전자는 주(a 

week) 최대 340달러의 리

베이트를 청구할 수 있다.

통행료 환급 계획은 현

재 약 350만 명에 이르는 

NSW 주 e-tag 소지자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2년간

의 시험 정책으로 올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지난해 

주 선거를 앞두고 현 주 총

리인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당시 NSW 노동당 

대표가 제시한 약속이었

다.

주 정부 예상에 따르면 

매주 통행료로 200달러를 

지출하는 운전자는 이 계

획으로 연간 7,280달러 정

도를 환급받는다. 민주 주 

총리는 “현재 유료도로 

이용료는 운전자들 입장에

서 통제 불능일 만큼 부

담”이라며 “이는 사실상 

(유료도로 이용이 많은) 파

라마타(Parramatta) 서쪽

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

으로 한 비밀세금과 같

다”는 말로 이 계획의 배

경을 설명했다.

▲ 통행료 경감, 누구를 위
한 정책인가= 주 정부의 

‘Toll Relief Scheme’

은 본래 NSW 개인 운전자

의 유료도로 이용에 소요

되는 높은 비용을 해결하

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

라 개인 통행료 계정

(e-tag)을 보유한 적격 운

전자는 통행료로 한 주 최

대 340달러 환급을 청구

할 수 있다.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운전자는 개인 e-태그 및 

차량 번호판(licence plate 

number)과 연결된 통행료

로 매주 60달러 이상을 지

불한 이들이다. 운전자의 

통행료 환급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10~15일

이다.

또한 적격 운전자들에게

는 분기별로 40%의 리베

이트도 제공된다. 청구되

지 않은 분기별 리베이트

는 청구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누

적된다.

▲ 적격 운전자= NSW 통

행료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는 NSW 주 거주자, 

NSW 주의 유료도로를 이

용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한 

이들은 누구나 통행료 상

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용  유 료 도 로 는 

△ S y d n e y  H a r b o u r 

B r i d g e ,  △ S y d n e y 

Harbour Tunnel, △Hills 

M2 Motorway, △M5 

South-West Motorway, 

△ W e s t l i n k  M 7 

Motorway, △Eastern 

Distributor, △Cross City 

Tunnel, △Lane Cove 

Tunnel, △Military Road 

E-Ramp, 

▶22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4월 9일(화)부터, $340 a week 청구 가능... “시드니 서부 운전자들, 혜택 많을 것” 

NSW 주 e-tag 소지자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2년간의 시험 정책으로 올 1월 1일 발효된 통행료 
환급 신청이 4월 9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이용 대상 도로 중 하나인 Sydney Harbour Bridge
의 e-tag 지점. 사진 : Cosmos Archa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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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이다.  꿀같은 단잠에 빠져 등교

를 거부하는 귀여운 아이의 변명이나 

피치 못할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한 

선의의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로 구분되는 꽤병이다.  

호주에서 일반인들은 malingering 라

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에 이민생활 

수십년에도 들어보지 못했을 영어 단

어이고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기는 

하다.

그러나 보험제도 선진국인 호주에서 

상해보상이나 교통사고 보상업무 도

중 가끔 등장하는 단어다.  보험회사 

직원들에게야 낯설지 않겠으나 변호

사들은 교과서나 강의에서 종종 듣는 

단어일뿐 실제로 경험하기는 쉽지않

다.  각종 상해건에서 이러한 꾀병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수십

만불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연기뿐 아

니라 일상이탈을 강행하는 의지적인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도 보험사기 관

련 금액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많다고 한다.

상해업무를 취급하다보면 보지않고도 

서류상 눈에 띄는 유형들로 의심의 대

상이기에 보험회사에서는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몰래 카메라 영상자료를 만

들곤 한다.  만일 교통사고 보상신청

을 해놓은 상태라면 일단 보험회사에

서 나를 염탐하고 있을것이라 가정하

는것도 나쁘지 않다.  

호주 형사절차에서 철처히 적용되는 

무죄추정 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

이 아니다’ 라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

는 보험회사들이다.  그렇다고 

malingering 청구자들을 처벌하는 보

험회사나 판사는 극히 드물다.  마치 

인간은 용서의 대상이라는 무언의 원

칙도 가지고 있듯이. 

고층건물 건설 현장 7층에서 떨어진 

5kg 콘크리트 조각을 머리에 맞아 안

전모가 두동강 났으나 그야말로 머리

카락 하나 다치지 않은 의뢰인이 뇌손

상 연기를 시작했다.  의뢰인 편인 변

호사는 완전히 속았고, 의사들은 갸우

뚱, 보험회사에서는 100시간 분량의 

몰래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수백

만불을 기대했던 의뢰인은 몰래 카메

라 영상을 변호사들 앞에서 관람해야 

하는 수모를 겪은후 기대를 접어야 했

지만 보험사기 형사 고소나 처벌은 없

었다.  계리사 위주로 운영되는 보험

회사는 괘씸죄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관대하게 넘어간 것이다.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불한 후 

malingering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합의취소 소송을 시작할수도 있다.  

역시 철저하게 돈 회복을 목적으로한 

소송일뿐 형사처벌 소송은 아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Malingering 행위

에 동조할수 없을뿐 더러 알게된다면 

업무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변호사

의 거짓말은 변호사 자격증 박탈을 가

져오기에 그렇다.  

최근 NSW 주 대법원장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3가지 요소로 Honesty, 

Integrity & Commitment to Justice 

를 꼽았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국말에는 

Integrity 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단어

가 없다고 하신적이 있다.  ‘사실’ 

이 모자라 ‘팩트’ 를 사용하는데 

Integrity 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참 

좋겠다. 

MALINGERING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KNA1805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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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력 가격으로 호

주 가구들이 어려움을 겪

는 가운데 새 회계연도

(2024-25년) 예산 계획에

서 이 부문 보조금 지급이 

연장되고 스몰 비즈니스에

도 추가 지원이 제공될 것

으로 보인다.

이달 첫 주 알바니스

(Anthony Akbanese) 총

리는 미디어 브리핑을 통

해 2022년 12월 도입된 

에너지 사용료 보조금이 

각 가구와 스몰 비즈니스

를 대상으로 확대될 것임

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 이후 전력가격 급등 후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와 

공동으로 15억 달러 규모

의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

으며, 이는 올해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4월 4일(목) 알바니

스 총리는 브리핑에서 “

각 가구와 소규모 패밀리

비즈니스의 에너지 사용료

를 지원하는 것이 지난해 

예산의 최우선 과제였다”

고 전제한 뒤 “이는 높은 

생활비 압박을 받는 이들, 

인플레이션에 어려움을 겪

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

다”면서 “5월 발표한 

2024-25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서도 호주인 가구와 

소규모 업체들이 지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어 총리는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와 협의하여 

시행한 보조금 패키지는 

약 100만 스몰비즈니스 

및 500만 가구에 최대 

650달러의 비용절감 효과

를 제공했다”고 설명했

다.

이와 관련, 호주 스몰비

즈 니 스  협 의 체 인 

‘Counci l  o f  Smal l 

Business Organisations 

Australia’는 알바니스 

총리의 계획에 “500만 

명 이상의  가구 및 소규모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한 

지원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알바니스 정부는 또한 

다음 달 예산안을 내놓으

면서, 두 번째 연속된 흑자

예산과 함께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피하면서 생

활비 부담 완화 목표를 제

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비용 상승

이 예상됨에 따라 이의 해

결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를 채택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규모 업체들

이 비용 관리를 위해 태양

광 발전 설비 수용을 지속

적으로 주도해 왔다”고 

언급한 총리는 “오늘날 

스몰비즈니스 3곳 중 거의 

1개 업체가 옥상 태양광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5명 중 1명은 배터리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 “이는 환

경적 책임감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실용적이고 상업적

인 현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마지막 주

(28일), 알바니스 총리는 

NSW 주 헌터벨리(Hunter 

Valley)에서 태양광 패널

의 국내 생산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2022년 12월 도입된 전기료 보조금, 일반 가구 및 small businesses 대상 확대

2024-25 회계연도에도 각 가구 및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료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s. 사진) 총리는 이달 첫 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
침을 밝혔다. 사진 : Sydney Morning Herald 뉴스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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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과 호주 동포들이 

한마음 되어 통일의 불씨를 담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함께 불렀다. 지난 4월 6일(토) 시

드니 한인회관에서 열린 ‘재호 

남북통일가족 한마음 축제’는 ‘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

리는 통일’을 애타게 염원하는 

마음으로 남과 북, 북과 남이 하나 

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

평통’) 호주협의회(회장 서정배)

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쿠니즐

랜드 주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 

가족 25명을 비롯해 고상구 아태

지역회의 부의장, 이숙진 운영위

원, 이경진 동남아서부협의회장, 

이광일 서남아협의회장을 포함한 

평통 자문위원 및 시드니 각 단체 

인사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정배 호주협의회장은 개

회사에서 “평화통일은 모든 분열

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

이 다시 하나가 되는 새로운 미

래”라면서 “탈북민 형제자매들

은 남한과 북한 주민들 사이를 소

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민족의 소

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어 서 회장은 한마음 축제는 “호

주에 있는 탈북민과 교민들이 음

식과 놀이와 음악을 통해 한민족

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

회”라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

은 물론 호주 주류사회에 북한 인

권의 실상을 전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한 열망이 전해지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김관용 평통 수석부의장은 영상

으로 보낸 축사에서 “‘먼저 온 

통일’인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

국이든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 잘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자유

를 향한 용기에 가족처럼 따뜻한 

포용과 멘토 역할로 화답해달라”

고 당부했다. 

고상구 아태지역회의 부의장은 

“자유의 품에서 희망과 꿈을 이

루어가는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가 

바로 통일과 통일 이후의 화합을 

위한 발판”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숙진 운영위원은 “북한 주민들

이 인류 보편가치로서의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문제 해결의 열쇠”라면

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계기

를 마련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식이 끝난 후에는 북한 인

권 NGO 활동을 지속해 온 김태

현 호주협의회 자문위원이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특강을 했다. 그

는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북한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

고 북한 동포들의 곤경을 더 오래 

가게 함으로써 오히려 통일을 지

연시킨다”면서 “이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평화통

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이어진 ‘재호통일가족 

한마음 음악회’에는 중창, 악기, 

독창, 남성중창, 밴드, 합창 등의 

순서가 마련돼 동포들과 탈북민 

어린이들이 남북한 동요를 함께 

부르는가 하면 탈북민 최금화 씨

가 장윤정 가수의 ‘초혼’을 구

성지게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마

지막으로 호주 교민과 탈북민이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홀로 아리랑’을 합창함으로써 

모두가 하나 된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 최악의 정

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아오지’

를 탈출한 후 대한민국을 거쳐 호

주에 정착해 다른 이탈주민을 위

한 멘토 역할을 하는 최금영 평통 

자문위원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 

KBS 방송국의 ‘인간극장’ 제작

팀도 참석했다. 

또한 호주 국영 SBS 방송국이 

취재팀을 보내 이스라엘-가자, 

중국-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분쟁과 분란의 시대에 남과 북

이 호주 시드니에서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라이드

(Ryde) 기반의 조던 레인(Jordan 

Lane) NSW 하원의원은 “다문화 

사회에서 한인 커뮤너티가 북한 

이탈주민들과 함께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고 인상적이

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서정배 호주협의회장

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탈북민 

호주 취업 및 유학지원 멘토링 프

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

획임을 밝혔다. 탈북주민 멘토로 

알려진 최금영 자문위원과 협력해 

호주협의회는 오는 6월부터 1년

간 탈북민을 위한 초기 정착 안내 

및 숙박지원, 구직 지원, 호주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1:1 맨토링, 유

학생 장학금, 동포사회와의 소통

기회 확대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 평통 호주협의회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북한 이탈주민들, 한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재호 남북통일가족 한마음 축제’서... 탈북민 정착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계획 밝혀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마련한 ‘재호 남북통일가족 한마음 축제’가 끝난 뒤 한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이 평화적 통일 의지를 
다지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평통 호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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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학생비자 설계한 전 이민국 간부, ‘Frankenstein’s bride 시스템‘ 중단 촉구 

지난해 12월 연방정부가 내놓은 

새 이민전략을 입안할 당시 학생

비자 시스템을 설계했던 전 이민

부 고위 간부가 “학생비자 발급 

제도의 실제 의도는 현재와 같이 

정부가 각 대학의 국제학생 제한

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

다”며 “따라서 유학생 제공업체

에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 손실을 

초래하는 ‘프랑켄슈타인 신

부’(Frankenstein’s bride. 프랑

켄슈타인의 괴물 연인 또는 의도

된 연인으로서의 상징) 시스템을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국에서 이를 담당했던 전 

고위관리 마이크 퍼거슨(Mike 

Ferguson)씨는 “새 비자 프로그

램의 핵심 원칙인 대학 ‘위험 등

급’(risk ratings)은 정부가 이민 

단속에서 특정 교육기관을 대상으

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학생비

자 신청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위험 평가 시스템이 

본래 의도에서 ‘프랑크슈타인의 

신부’와 유사한 것으로 변모돼 

더 이상 애초 목적에 적합하지 않

다”는 것이다.

현재 찰스 스튜어트대학교 부총

장인 그는 지난해 12월 클레어 오

닐(Clare O’Neil) 연방 내무장관

이 정부 관료들에게 ‘덜 위험한 

대학의 학생비자 처리를 우선하

라’고 지시한 이후 자신이 입안

한 학생비자 간소화 체계는 사용

기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로 이는 고등교육 부문 전체의 강

한 반발을 불러왔고, 상당수 대학

들이 국제학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증거 수준(evidence levels. 임

상시험이나 연구를 통해 측정된 

결과의 강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

되는 순위 시스템)으로 알려진 위

험 등급은 특정 국제학생 대행업

체, 비자취소가 많은 사례자의 출

신 국가, 비자거부 횟수 등의 요소

에 따라 결정된다.

이달 첫주, 내무부가 실시한 이 

위험 평가 개편을 보면, 1등급

(first-tier)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 

10개 대학은 핵심 수입원인 유학

생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보인다.

이 대학들은 오닐 장관의 지시(

덜 위험한 대학의 학생비자 처리 

우선) 이후 첫 2주 동안의 데이터(

학생비자 거부 사례)를 기준으로 

순위가 하락한 114개 교육기관에 

포함된 곳이다. 47개 기관은 순위

가 상승했다.

▶31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연방정부가 국제학생 비자 처리를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
라 올 2월까지 지난 6개월 사이 학생비자 발급은 81% 수
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이 ‘위험도가 
낮은(학업 목적보다는 호주에서의 노동을 위해 비자를 받
으려는) 대학 지원자에 대한 비자처리를 우선하라’는 지시
에 따라 상당수 대학들이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한 상황이
다.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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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2대 총선 결과

가 나왔다. 결론은 더불어

민주당-조국혁신당을 중심

으로 하는 야권이 190석 가

까이 획득한 압도적 승리

다. 정권심판론 태풍이 세

차게 불었다. 민주당 지지

자들이 열망한 200석은 달

성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특검

법을 만들고 탄핵과 개헌을 

발의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

는 초유의 드라마는 꿈으로 

남았다. 대참패를 당한 국

민의힘 역시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남은 .

집권 3년 정국을 주도한다

는 계획이 무산됐다. 어느 

쪽도 절대 반지를 거머쥐지 

못한 만큼 대화와 타협이냐 

대립과 갈등이냐는 갈림길

에 서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아

쉬운 대목은 총선에서 자신

을 결사옹위할 친위세력 육

성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천 잡음을 감수하고 

대폭 물갈이를 통해 ‘친명

(친 이재명)’ 위주의 민주

당 원내 세력을 만드는데 

성공한 이재명 대표와 대비

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

준석, 나경원, 안철수 등 대

통령에게 핍박을 받은 서사

를 가진 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생환했다. 차기 당권

과 대선을 둘러싸고 여권의 

권력추가 이들에게 급격하

게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여권에 대한 대통령

의 장악력은 약화될 전망이

다.

  

특히 지난 대선과 지방선

거에서 승리를 거둔 후 국

힘 당 대표직에서 쫓겨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화

성을 당선은 태풍의 진원지

가 되기에 충분하다.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분 젊은 

층이 다수인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벌어진 3파전에

서 자신만의 정치적 서사로 

극적 역전승을 거두었다. 

대통령은 물론 거야 민주당

에 대해서 일전을 겨룰 충

분한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

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로 돌풍을 일으킨 조국

혁신당은 국회가 개원하면 

특검법 발의를 통해 정부 

여당을 직격할 태세다. 선

명한 정권심판론으로 눈부

신 성과를 이룬 조국혁신당

이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

가기 위해 대여 공격의 선

봉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

다. 어차피 200석을 달성하

지 못한 만큼 대통령의 거

부권을 넘어서는 성과는 있

을 수 없다. 이 와중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야권 성향 지지자 확보를 

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대 야권을 이끄는 두 지

도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교롭게 둘 다 형사 문제

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대

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선거 

기간 중에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민주당이 독자 과반

을 확보해 체포동의안에 대

한 ‘완벽한 방탄체제’는 

완성됐다. 그럼에도 사법 

리스크 자체는 계속된다. 

조 대표 역시 이미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고 이에 대

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

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

면 곧장 감옥으로 가야 한

다. 총선에서의 정치적 승

리가 사법적 성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윤 정부는 애초부터 거대 

야당과 함께 출범한 정부였

다. 집권 후 2년 만에 치르

는 총선은 엄밀하게 말해 

대선 후반전 성격을 갖고 

있었다. 집권 여당이 반드

시 과반을 확보해야 비로소 

정권교체를 내용적으로 완

성할 수 있었다. 이번 총선 

참패로 윤 정부는 본 궤도

에 오르기도 전에 심판 받

아 불구 상태로 잔여 임기

를 보내야 할 처지가 됐다. 

숨만 쉬면서 내부에서 광합

성 작용만 하는 ‘식물정

권’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국회를 장악하지 못

한 최약체 정부가 무수한 

오판과 실언으로 쌓은 오만

한 이미지 때문에 폭망을 

초래했다. 

선거의 효능은 모든 정치

적 논쟁과 대립에 한 매듭

을 짓는 것이다. 이번 총선

은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현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분

노와 기분 나쁨이 용광로가 

엎어진 것처럼 총선판을 태

워 버렸다. 정치의 금기와 

금도가 무너졌고 여야 모두

의 손에 회칼이 주어진 셈

이다. 극단적 진영 대립은 

이들에게 자신이 상처를 입

어도 상대의 목줄을 끊을 

때까지 싸우라고 충동한다. 

여기에 휘둘린다면 남은 3

년은 오직 정치공방 대란에

서 시작해서 대란으로 끝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

심은 여권의 탄핵 저지선 

확보와 야권의 200석 실패

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대

통령의 독주도 싫지만 그렇

다고 해서 아예 헌정중단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

다. 결론은 견제와 균형으

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국민

의 요구가 아닐까? 민주정

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

형은 대화와 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극혐

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의

지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도무지 너무 미운데 어

떡하냐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다. 

아무리 미워도 상대방을 인

정하고 국민을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 대의정치의 명

분이요 대의다.  미숙한 정

신 상태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려 한다면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 나설 자격이 

없다. 상대 진영을 거덜 내

는 ‘복수혈전’이 아니라 

국민의 살림살이를 지켜내

는 ‘민생안정’이 진짜 정

치 효능감이다.  후자는 그

저 밍밍하게 맛이 없는 것

이 한국 정치의 희비극이

다. 

밍밍한 정치 

가언(假言)과 진언(眞言)사이

정동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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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의 시드니 방문

해외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라며 큰 기대를 

모아 오던 재외동포청(이

하 동포청, 고국에서 작년 

6월 설립)의 이기철 청장

과 참모들이 해외 현지 탑

사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2-13일 시드니를 방문

했었다. 이에 앞서 이 방문 

계획을 서울의 <세계한인

신문> 보도를 보고 안 필

자는  경고성 글을 그 신문

과 여기 <한호일보>에 썼

었다.

방문 목적 가운데 중요

한 한 가지는 시드니 한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었다니 여기 우리 대표

들은 어떤 말을 들려주고 

어떤 건의가 있었는 지 궁

금하다. 교포신문 보도에

는 청장과 수행한 국장이 

한 발언 말고는 우리 쪽이 

거론한 내용은 별로 없었

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경고성 글

에서는 그간 필자 자신이 

참석해봐 잘 아는대로 대

개 100여명이 모여 의전 

위주 행사가 되기 쉬운 이

런 간담회에서 고국이나 

한인사회의 복잡다단환  

문제를 놓고 말로 문답하

거나 건의를 해 봤자 제대

로 파악될 수 없으니 재외

동포정책 실무자들은 나와

서 보고 듣기 보다 평소 현

안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건의서를 받아 정책에 방

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었

다.

이청장과 시드니 간담회는 

조금 지났다. 하지만 한인

사회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앞세우는 단체장들은 이런 

이슈들을 어느 시점이 아

니라 두고두고 논의 대상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구

성원 간 대중 메시지 전달

이 어려운 게 현 한인사회

의 실정이다. 아래 재외동

포청장이 현지에서 발표한 

새 정책에 대한 필자의 의

견이  더 많은 독자들에 전

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재외동포 업무의 통합

한국의 발전상을 호주의 

교과서에 많이 반영되게 

하겠다는 이청장의 발표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다. 

동포청의 설립 이유 하나

는 그간 여러 기구에 분산

된 고국의 대(對)동포 업무

를 한 곳에 통합하는 거라

고 들었었다. 그렇다면 한

국의 발전상을 해외 사회

에 알리는 이 업무는 기왕

의 외무부 산하 국제교류

재 단 ( T h e  K o r e a 

Foundation)이나  해외 주

요 도시에 한국문화원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광

부와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고국은 해외 교포언론사

를 광고로 지원하고 매년 

세계한인언론인대회란 이

름으로 기자들을 서울로 

불러들인다. 주체는 언론

진흥재단이나 예산은 나라 

돈인데 앞으로 그대로일

까.

교포 거주국 나라의 교

과서에 고국의 발전상이 

많이 실리게 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프로

젝트는 조용히는 몰라도 

공개적으로 발표해도 되는 

가이다. 얼마전까지 중국

이  공 자 학 원 ( T h e 

Confucius Institute)이란 

연구소를 서방의 대학들에 

설립, 재정 지원을 했다가 

해당 국가들의 비난을 받

아 지금은 모두 퇴출된 것

으로 안다.  한호 간 관계

는 우호적이어서 정부 레

벨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

지만, 언론은 다르다. 

2000년 초인가 시드니에 

한국문화원이 개원할 때 

호주 유력지가 대한민국이 

커져 호주에 Soft Power(

지적 또는 두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약간은 

비아냥조로 썼었다.

각자도생

이청장은 동포청의 업무

의 원칙으로서 교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현지에서의 

지위 향상을 들었다. 이건 

원래부터 고국의 재외도포

정책의 2대 근간이다. 그

건 일견 상호 이율배반이

어서 쉽지 않으나 정책방

향으로는 타당하다. 그런

데 실제를 보면 유럽 등 서

방국가 출신들에 비하여 

한인들은 정체성이 너무 

강한 게 탈인데 지위향상

이나 주류사회로의 통합은 

반대다.

고국이 여기 교과서에 

아무리 잘 반영되어도 현

지 교민들이 잘 못하거니 

함을 합치지 못하고 각자

도생(各自圖生)으로 살아

간다면 현지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가 없다. 공부 잘

한 2, 3세 한인들이 의사, 

변호사, 기업의 간부 등 고

급 직장에 취직을 하는 수

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아

직은 전체 한인 인구에 비

하면 소수다. 또 아직도 이

민이 유입되어 1세, 1.5세

가 이끄는 한인사회 전체

가 그 사람들 소수의 덕으

로 그냥 위상이 좋아지고 

한인 다수가 겪는 애로가 

덜해진다고 말할 수 없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호

주의 경우, 시민권자인 그

들이 우리는 고국이나 코

리안 커뮤니티를 위하여 

뭘 따로 하겠다고 나설 수

도 없는 일이다.

주류 매체로의 접근성 부재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걸 여기에서 다룰 수 없다. 

하나만 의제로 내놓겠다. 

호주에서 전체로서 한인들

이 겪는 애로 극복이나 지

위향상은 거주국 정부와 

주류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에 대

한 주된 통로는 주류 매체

이다. 호주 정치인과 개인

적으로 절친하다고 될 일

이 아니다. 

그간 영미지역 한인사회

의 사례를 보면 주류매체

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

아도 속수무책이고 누구 

말마따나 우리끼리만 지지

고 볶고 하다가 끝나고 말

았다.

이런 상황에 대한 평소 

대비가 없고 언어차별

(Linguistic disparity, 이

건 인종차별이 아니다) 때

문이다. 한국에서 자라 대

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큰 신문이 실어 줄만한  민

생 관련 칼럼이나 기고문

을 당연히 쓰지 못하는 것

처럼 영미사회에서 자란 

한인들도 마찬가지다. 따

로 훈련이 필요하다.

필자가 아는 한, 미국의 

<뉴욕 타임스>, 영국의 <

더 타임스>, 호주의 <시드

니모닝 헤럴드>, 캐나다의 

<글로브 앤드 메일> 수준

의 국제매체에 실릴 칼럼

을 쓰는 한인 인재가 거의 

없다. 과거 재외동포재단

이나 관련 기구들은 한국

문학과 정체성 장려책으로 

작품 현상 공모를 꾸준히 

해왔다. 왜 해외 한인의 지

위향상을 위한 한인 영어 

칼럼니스트나 기고가 장려

책은 전무한가.

호주에서 전체로서 한인들

이 겪는 애로 극복이나 지위

향상은 거주국 정부와 주류사

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때 가능

하다. 그에 대한 주된 통로는 

주류 매체이다. 호주 정치인

과 개인적으로 절친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김삼오 / 언론학 박사

김삼오 칼럼



          

지난해 유닛을 판매해 

수익을 거둔 곳들을 각 도

시별로 보면, 도심 외곽 또

는 기존 인기 주거지역

( b l u e - c h i p 

neighbourhoods)인 것으

로 분석됐다. 대다수 교외

지역과 달리 일부 지방의

회 구역에서는 대부분 유

닛이 소유주에게 자본이득

을 안겨준 것이다.

부동산 분석회사 ‘코어

로직’(CoreLogic)에 따

르면, 이는 매매된 유닛 5

채 중 2채가 손실을 본 고

밀도 주거지역의 부동산 

시장과는 대조적이다.

이 수치는 높은 가격의 

단독주택 구입 비용을 감

당할 수 없지만 재정적 손

실을 우려하는 첫 주택구

입자 및 투자자들에게 하

나의 통찰력을 제공한다.

코어로직의 분석 결과 

시드니에서는 지난해 12

월 분기를 기준으로, 남서

쪽 외곽에 있는 캠든

(Camden ) ,  울론딜리

(Wollondilly) 지방의회 구

역의 모든 유닛이 판매수

익을 거두었으며, 인근 캠

벨타운(Campbelltown)도 

매매된 유닛의 98.7%가 

수익을 냈다.

유닛 판매당 수익 창출 

비 율 은  시 드 니  동 부

(eastern suburbs) 랜드윅

(Randwock. 98.9%)과 노

스쇼어(north shore)의 모

스만(Mosman. 98.6%)이 

가장 높았다.

▶2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시드니는 남서부 외곽 Camden-Wollondilly, 멜번은 Nillumbik-Melton 등서 ‘수익’ 

‘CoreLogic’ 분석... “유닛 주거지 비율 낮은 교외지역, 투자수익 거둘 가능성 높다”

12 APRIL 2024  1582

부동산 분석회사 ‘코어로직’(CoreLogic)이 지난해 12월 분기 매매된 유닛 가운데 수익을 낸 매물
을 분석한 결과 시드니에서는 동부 및 북부 일부 지방의회 구역에 자리한 유닛이 높은 판매 수익
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유닛 경매 현장. 사진 : ABC 방송 ‘The Business’ 
프로그램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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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에서 이어받음

멜번(Melbourne)의 경우 북동쪽 

외곽 닐룸비크(Nillumbik), 서부 외

곽의 멜턴(Melton), 그리고 벤디고

(Bendigo)와 멜번 사이, 메이스던 

레인지(Macedon Ranges) 지역의 

유닛이 판매수익을 거두었다.

또한 브리즈번(Brisbane)의 경우 

레드랜드(Redland), 시닉 림(Scenic 

Rim), 로키어밸리(Lockyer Valley), 

소머셋(Somerset) 지역의 유닛이 

이득을 보았으며, 퍼스(Perth)에서 

유닛이 구입시보다 높은 가격에 판

매된 지역은 문다링(Mundaring), 

머리(Murray), 페퍼민트 그로브

((Peppermint Grove) 및 서펜틴-

자라데일(Serpentine-Jarrahdale) 

지방의회 구역이었다.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선임연구원은 많은 지역에

서 유닛 형태의 주거지 비율이 낮을

수록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매매된 모든 유

닛이 수익을 거둔 캠든(Camden) 

지역의 경우, 유닛 형태의 주거지는 

전체 주택의 약 4%에 불과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파라마타

(Parramat ta ) ,  스트라스필드

(Strathfield)의 유닛 형태 주거지는 

전체 주택의 약 5분의 3을 차지하

며, 해당 분기(2023년 12월 분기)

에 매매된 유닛 중 약 4분의 1은 구

매 당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됐다.

오웬 연구원은 “이들 지역의 경

우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투자자 중

심의 공급과잉 시장이 아니다”면

서 “지역 특성상 투기성 투자자가 

적고 거주를 위한 유닛 소유자가 많

으며 보유 기간이 길다”고 설명했

다.

코어로직은 이번 분석 보고서에

서 ‘유닛’이라는 용어에는 세미

하우스나 타운하우스와 같이 지층 

형태의 모든 주거지가 포함되기에 

주택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밝혔

다.

오웬 연구원에 따르면 시드니 동

부 랜드윅은 예외적으로 주택의 

60%가 유닛이지만 이들 중 다수는 

중간밀도 또는 1960-70년대 지어

진, 보다 규모가 크고 시간이 지나

면서 수요가 높아진 아파트이다.

그녀는 “가격이 치솟은 단독주

택이 아니라 구입자가 감당할 수 있

는 것이 유닛이라 해도 반드시 자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며 “다만 좋은 품질의 

매물을 선택하고 해당 건축물의 역

사를 면밀히 살핌은 물론 규모(넓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고 말

했다.

이번 분석 결과 매매를 통해 이득

을 본 유닛의 크기는 다양했다. 헌

터스 힐(Hunters Hill) 소재 유닛의 

중간 매매수익은 61만5,000달러였

지만, 그 비율(수익을 내고 판매한)

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또 동

부 울라라(Woollahra), 랜드윅, 웨

이벌리(Waverley) 및 모스만의 중

간 매매수익은 40만 달러였다.

멜번에서는 해안가 지역 유닛의 

경우 수익을 낸 매매 비율은 낮았지

만 수익을 거둔 유닛의 중간이득은 

42만5,000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퍼스는 코츠슬로(Cottesloe) 교외

지역이 20만 달러, 브리즈번에서는 

레드랜드의 유닛이 18만6,000달러

로 가장 높은 중간수익을 기록했다.

멜번 외곽, 닐룸비크 지방의회 구

역의 엘섬(Eltham)을 기반으로 하

는 부동산 중개회사 ‘Jellis Craig 

Eltham’의 트렌트 그린들(Trent 

Grindal) 에이전트는 “이 교외지

역의 많은 아파트가 주로 다운사이

저(downsizer)에게 판매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거주해오던 단

독주택을 판매한 뒤 지역 내 고밀도 

블록이나 계단이 있는 유닛을 피하

고 주로 단층 구조의 유닛(타운하우

스 등)을 구입하는 은퇴자들이다.

모스만에 자리한 부동산 중개회

사 ‘Cousins & Co’의 존 밀레인

(John Millane) 에이전트는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아파트 수익

률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유닛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

했다.

그의 고객 중 유닛 구매자는 투자

자와 첫 주택구입자가 각 절반이다. 

그는 모스만의 유닛 시장과 관련, 

지난 2012년 71만 달러에 마지막

으로 거래된 밀리터리 로드

(Military Road) 상의 한 매물을 소

개하며 현재 140만 달러에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유닛들이 판매에서 수익을 

얻는 배경의 하나로 그는 지난 수년 

사이 크게 상승한 임대료를 꼽았다. 

이 때문에 첫 주택구입자들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유닛 시장으로 진

입한다는 것이다. 

■ 유닛 판매시 수익 얻을 
가능성이 높은 교외지역 
(최소 98%의 유닛이 매매시 수익

을 거둔 지방의회 구역, 2023년 12

월 분기 기준. LGA : 판매수익 유

닛 비율 / 중간 보유기간-year / 중

간 수익)

▲ Sydney
Camden : 100.0% / 6.3 / 

$184,250

Wollondilly : 100.0%

Randwick : 98.8% / 10.4 / 

$448,750

Campbelltown : 98.7% / 8.4 / 

$135,000

Mosman : 98.6% / 11.2 / 

$430,000

▲ Melbourne   

Nillumbik : 100.0% / 8.2 / 

$186,500

Melton : 100.0% / 8.0  / $105,500

Macedon Ranges : 100.0%  

Yarra Ranges : 98.5%  /  9.5 / 

$243,000

▲ Brisbane   

Redland : 100.0% / 5.6 / 

$186,000

Scenic Rim : 100.0% / 2.5 / 

$117,500

Lockyer Valley : 100.0%  

Somerset : 100.0%  

Logan : 99.0%  /  8.1 / 

$125,000

Moreton Bay : 98.7% / 7.6 / 

$135,888

▲ Perth   

Mundaring : 100.0%  

Murray : 100.0%  

Peppermint Grove : 100.0%  

Serpentine-Jarrahdale : 100.0% 

 

-중간 보유기간이나 중간수익이 

표기되지 않은 LGA는 이를 계산할 

만큼 유닛 판매량이 적기 때문임

Source: CoreLogic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많은 지역의 유닛이 재판매시 손실을 보고 있으나 지난 몇년 사이 임대료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이 아파트 시장으
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진 : Adpak

멜번 북동쪽 외곽에 있는 엘섬(Eltham)은 유닛 재판매로 수익을 거둔 멜번의 교외지역 중 하나이다. 사진은 최근 엘섬에
서 매물로 나온 1개 침실 아파트. 사진 : Jellis Craig El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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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ABS ‘인구 및 주택 행정’ 데이터... NSW 주 전역, 4만3,183 채 달해 

호주의 주택위기, 특히 

NSW 주의 주거지 부족 문제

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거주자 없이 비어

있는 ‘inactive dwelling’ 

또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연방 및 각 주 정부 차원에

서 국가 주택위기 해결책에 

주력하는 가운데 NSW 주 전

역에 수만 채의 주택이 비어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

왔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NSW 주의 ‘사람이 거주하

지  않 거 나  비 어  있

는’(inactive or vacant) 주

택은 4만3,183채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특히 심각한 

주택난을 겪는 광역시드니에 

있다.  

NSW 선거구 별로 보면 빈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시드

니 시티(City of Sydney)로 

비사용 주거지는 1,757채에 

이른다. 이는 시드니 시티 유

권자(주소지가 되어 있는) 데

이터를 기준으로 광역시드니

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시드니 시티에 이어 시드니 

남부 헤프런(Heffron) 선거

구 ( 1 , 2 0 1 채 ) ,  파 라 마 타

(Parramatta. 1,081채), 뉴타

운(Newtown. 1,044채), 발메

인(Balmain. 809채)이 뒤를 

이었다. 한인 동포가 다수 거

주 하 는  스 트 라 스 필 드

(Strathfield)도 682채로 적지 

않은 수를 보였다.

이는 통계청(ABS)이 작성

한 인구 및 주택 행정 데이터 

스냅샷의 일부로 지난해 9월

을 기준으로 집계해 최근 공

개한 것이다.

ABS는 가장 최근인 2021

년 8월 인구조사 데이터, 국

세청(ATO), 보건 및 사회복

지부 등 여러 기관의 데이터

를 활용, 각 가구의 특성을 

파악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전기를 소모하지 않은 주택

을 ‘사용하지 않는 주

택’(inactive home)으로 간

주했다.

ABS의 데이터 분석은 호주 

미디어 그룹 ‘News Corp’

에서 수행했으며 다른 기관

의 자료와 상호 참조됐다.

이번 데이터와 관련, 시드

니대학교 도시계획 및 정책

분석 전문가 니콜 구란

(Nicole Gurran) 교수는 “

주택이 사용되지 않은 데에

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

며, 일부는 불피하기도 하

다”면서 “주택 매매 사이, 

임대 사이 또는 단기임대 부

문에서 부동산 소유자를 위

한 또 하나의 주거지로 유지

되거나 개조작업이 진행 중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려면서 “역사적으로 호주 

주택의 약 10%가 빈 주택으

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데이

터를 보면 점진적 증가를 보

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NSW 주 정부는 주택

가격은 물론 임대료 급등으

로 중저소득층이 부동산 시

장에서 퇴출되면서 신규 공

급을 늘려야 한다는 강한 압

박을 받고 있다. 

주 정주는 지난 2월 주택구

입 가능성 개선의 일환으로 

단기 임대시장 변화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토론회 보고

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로즈 잭슨(Rose Jackson) 

NSW 주택부 장관은 소유자

들이 단기 임대시장에서 주

택을 광고할 수 있는 일수를 

제한하거나 임대용 부동산 

광고를 거부하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

혔다.

구란 교수는 정책 변화가 

Airbnb와 같은 단기임대 시

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는 데 동의하면서 “우리는 

단기임대 시장, 특히 일자리

가 집중되어 있는 주요 지역

에서 더 많은 주택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 광역시드니 inactive dwellings

Sydney city : 1,757

Heffron : 1,201

Parramatta : 1,081

Newtown : 1,044

Strathfield : 682

Ryde : 641

North Shore : 641

Source : AB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에서도 NSW 주 전역에 걸쳐 4만 채 이상의 주택이 거주자가 없는 빈 주택
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비어 있는’(inactive or vacant) 이들 주택의 절반 
이상은 특히 주택난을 겪는 광역시드니에 있다. 사진 : 7 News 방송화면 캡쳐  

▶4면에서 이어받음

△Wes tConnex  M4 

M o t o r w a y , 

△WestConnex M5 East 

M o t o r w a y , 

△ W e s t C o n n e x  M 8 

M o t o r w a y , 

△NorthConnex이다. 

다만 몇 가지 규정이 있

다. ‘M5 South-West 

Cashback Scheme’에 

이미 등록된 운전자는 자

격이 없다. 또 트럭이나 버

스 등 B등급 차량을 운전

하는 이들, 음식배달, 택

시, 렌터 차량, 공유차량 

등록 운전자 등도 환급 신

청 자격이 없다.

▲ 가장 큰 혜택 예상 운전
자 는 =  시 드 니  서 부

(Western Sydney)에 거주

하면서 도심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은 운전자가 가

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

인다. NSW 주 정부 데이

터 를  보 면 ,  켈 리 빌

(Kellyville)에는 7,406명

의 적격 운전자(환급 신청

이 가능한)가 있으며 이들

의 평균 리베이트 금액은 

145달러로 추산된다. 또 

마스든 파크(Marsden 

Park)의 5,491명 운전자

는 평균 195달러를 환급

받을 것으로, 특히 라켐바

(Lakemba) 거주 운전자의 

평균 환급액은 309달러로 

예상된다. 

▲ 어떻게 청구하나= 우선 

NSW 서비스부(Service 

NSW) 계정이 필요하며, 

첫 단계는 개인 통행료 계

정을 Service NSW 온라인 

계정에 연결한다. 이곳에

서 환급 가능한지 자격 요

건을 확인하고 면허증

(driver licence), 여권

(passport), 메디케어 카드

(Medicare card) 등의 ID 

가운데 두 개의 ID로 본인

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

정을 거쳐 온라인으로 청

구할 수 있다.

▲ 통행료 비용 부담, 해결
에 도움될까= 물론 이는 각 

운전자의 상황에 달려 있

다. 민스 주 총리는 통행료 

환급 한도에 대해 “각 가

계가 겪는 생활비 부담 속

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제

공하려는 주 정부 약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부 주총리이자 Western 

Sydney부를 담당하는 프

루 카(Prue Car) 장관도 

“너무 오랫동안 시드니 

서부 거주민들에게 불공정

한 세금이 부과됐다”며 

“통행료 감면 계획으로 

차량 운전이 많은 근로자 

가족의 재정적 부담이 크

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계획이 나온 

지난 1월, NSW 사회복지

협의회인 ‘NSW Council 

of Social Service’(NCOSS)

의 벤  맥 알 파 인 ( B e n 

McAlpine) 최고경영자 대

행은 “주 정부의 통행료 

환급 계획이 환영받기는 

하지만 최저소득층 주민들

의 즉각적인 운전 비용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

며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생활을 하는 4명 

중 1명이 직업을 갖고 있

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

들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

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

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시드니 남서부 외곽을 연결하는 M5 South-West Motorway를 이용하면서 지급한 통행료도 환
급 신청 대상이다. 사진 : Expres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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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
급신청 접수 시작… A4면

12 April 2024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
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A8면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대표하는 호주 총독

(Governor-General)으로 연방정부의 여성 

경제평등 타스크포스(Women's Economic 

Equality Taskforce)를 주도했던 사만다 모스

틴(Samantha Mostyn) 변호사가 지명됐다.

사업가이기도 한 사만타 총독 자명자는 호주 

첫 여성 Australian Football League(AFL) 위

원이었으며, 그에 앞서 Chief Executive 

Women 회장을 역임했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지난 

4월 3일(수) 아침, 캔버라에서의 미디어 브리

핑을 통해 현 데이빗 헐리(David Hurley) 총독 

후임을 지명하면서 “샘 모스틴은 오늘날 호

주를 대표하는 뛰어난 리더”라고 설명한 뒤 

“그녀는 호주의 강력한 원칙에 헌신하며 평

생을 살아왔다”는 말로 그녀의 총독 지명 배

경을 설명했다.

이어 모스틴 지명자는 “이처럼 큰 특권을 

갖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모든 호주인

의 가치, 희망, 열정을 대표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고위직에 수반되는 기대를 결코 과소평

가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성실, 

연민, 존종의 자세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

다”고 밝혔다.

현 헐리 총독(제 27대)의 임기가 오는 6월 말

로 만료됨에 따라 모스틴 총독 지명자는 7월 1

일부터 제28대 호주 총독으로서 업무를 시작

한다.

▶2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제28대 호주 Governor-General 지명된 사만타 모스틴 변호사는 누구?

Dame Quentin Bryce 이어 두 번째 여성-사업가 출신의 첫 총독
데이빗 헐리 후임으로, 첫 여성 AFL 위원-Chief Executive Women 회장 역임

변호사이면서 지역사회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활동을 이어온 사만타 모스틴(Samantha Mostyn. 사진) 전 Women's Economic Equality Taskforce 의장이 오는 7월 1일 새 임기가 시작되는 제28대 호주 
총독(Governor-General)에 지명됐다. 사진 : A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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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면에서 이어받음

익숙하게 따라다니는
‘being the first’

모스틴 변호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분야에서 

‘첫 번째’라는 것에 익숙하다는 말이 따라

다닌다. 20년 전, 그녀는 AFL(럭비와는 다른 

호주 룰의 럭비 리그) 위원회에 합류한 최초의 

여성 위원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리그의 

위원회는 남성들만의 무대(boys club)였으며, 

그녀의 위원 임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

론 그렇게 했음에도 AFL에 소속된 3개 구단

은 여성이 위원으로 합류하는 것에 강한 반대

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모스틴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당시 리그를 이끌던 로스 오클리(Ross 

Oakley) 회장에게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내가 마지막이거나 유일한 여

성이 된다면 나는 실패한 느낌을 갖게 될 것”

이라고 말하며 여성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AFL의 여성 위원은 그녀가 마지막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수행하게 될 총

독직은, 물론 첫 번째는 아니다. 그 영광(?)은 

지난 2008년 노동당 케빈 러드(Kevin Rudd) 

정부에 의해 지명된 퀜틴 브라이스(Quentin 

Bryce. 당시 브라이스 여사는 퀸즐랜드 주 총

독-Governor으로 재임 중이었다)이다.

한편으로, 샘 모스틴 지명자의 이력을 보면 

새로운 유형의 여성 총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까지의 사례를 보면, 호주 총독 지명자 후보

의 직업군은 넓지 않았다(small pool). 현재 

27대 총독이 재임 중인데, 가장 마지막 10명

의 총독 직업을 보면 5명이 법조인, 군 출신 3

명, 정치인 1명, 대주교 1명이 있다.

물론 모스틴 지명자가 법원 근무, 변호사 이

력을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 부문, 스포츠 및 

예술을 포괄하는 여러 분야에서의 역할은 매

우 두드러진다.

또 하나는 그녀가 보여온 대중적 신뢰이다. 

모스틴 지명자는 대의명분을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녀는 지난 2020년 

ABC 방송(ABC iview) ‘One Plus One’ 프

로그램의, 호주 휠체어 레이서 커트 펀리(Kurt 

Fearnley)씨와의 대담에서 “내게 있어 성공

이라는 것은... 단지 그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의 일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각 분야에서 
추구했던 변화는...

모스틴 총독 지명자를 평가할 때 우선 거론

되는 것이 ‘리더십 부문에서의 다양성 강

화’이다. 그녀는 “포용적 결정을 내릴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단순히 다양성의 

적절한 배분을 충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끌어내고 모두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자칫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쪽으로 기

울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하 나 는  다 른  이 들 과 의  조 화

(reconciliation)이다. 모스틴 지명자는 그 한 

예로  ‘Black Lives Matter’(BLM. 2012년, 

17세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Trayvon Martin을 

총으로 살해한 George Zimmerman에게 무죄

가 내려지자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 

#BlackLivesMatter를 사용하면서 확산된 반

인종차별, 반인종불평등 운동)을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에게 특권을 갖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며 나는 그것이 호주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내가 받은 

교육은, 우리에게 6만 년의 풍부한 역사(원주

민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토

지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은 결코 (그들에게) 

양도되지 않았고, 이 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금 

‘호주’라고 부르는 국가를 만들고자 온 점

유자들이 차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호주에서 영국 국왕을 대표하는 총독에 지명

된 것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입헌군주제(

영국의 왕을 군주로 하는)보다 호주의 공화제

를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연설에서 한때 자신의 상사이자 원주

민 화해를 모색했던 폴 키팅(Paul Keating) 전 

총리(모스틴 지명자는 키팅 정부에서 노동 관

련 정책 자문관으로 일한 바 있다)에 대해 밝

힌 것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그녀는 “그( 폴 키팅)는 국가에 대한 

야망을 표현했던 총리였으며, 이는 내가 정말

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다. 그는 분명 공화국

을 원했다. 그는 완전히 진화된 호주를 원했지

만 이는 호주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의 ‘

이 땅과 그 사람들’(First Nations and First 

Peoples)과의 지속적인 화해에 대한 그의 열

망과 연결되었다. 그의 헌신은 절대적이었

다”고 강조했었다.

물론 역대 총독 가운데 모스틴 지명자가 첫 

공화제 지지자는 아닐 것이다. 전 노동당 당대

표이자 제21대 총독을 역임한 빌 헤이든(Bill 

Hayden)이 그런 인사 중 하나이다.

어찌됐던 모스틴 지명자가 호주의 공화제 전

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계속 견지할 것인지,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총독직을 

뒤흔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모스틴 지명자는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공화제 운동에 활용하

고, 또한 호주의 공화제 전환에 대해 열린 생

각을 갖고 있는 찰스 3세 국왕에게서 친구를 

모색할 수도 있다.

그녀의 계획이 무엇이든, 그녀와 함께 일해 

본 이들은 한결같이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공

감 능력을 강조한다.

열성적 성평등 옹호자

2022년 모스틴 변호사는 그해 집권한 노동

당 정부의 케이티 갤러허(Katy Gallagher) 재

정장관이 소집한 여성 경제평등 타스크포스

(Women's Economic Equality Taskforce) 의

장에 임명됐다.

갤러허 장관은 이 타스크포스 팀에 경제적 

성평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대담하게’ 제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최종 보고서에서 모스

틴 의장은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했다. 그 내

용은 “최근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진전이 있

었음에도 불구, 호주 여성들은 여전히 깊고 광

범위한 성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이들(여성

들)의 필수적인 기여는 종종 저평가되고 (그 

대가도) 과소 지급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연속

시킨다”, “그들은 ‘안전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며 경제적 번영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

는 (정부) 조치’를 기다리는 데 지쳐 있다”

는 것이었다.

이후 모스틴 의장 주도의 타스크포스가 제안

한 권장사항 중 3가지가 채택됐다. △홀부모 

양육수당 강화, △유급 육아휴직 연장, △휴가 

수당에 대한 퇴직연금(‘super’) 지급이 그것

이다.

이 타스크포스에서 모스틴 의장과 함께 참여

했던 현 생산성위원회 다니엘 우드(Danielle 

Wood) 위원장은 당시의 기억을 이렇게 말했

다. “

▶2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지난 2020년 ‘ABC iview’의 ‘One plus One’ 프로그램에서 휠체어 레이서 커트 펀리(Kurt Fearnley. 왼쪽)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스틴 변호사(오른쪽). 그녀는 “내게 
있어 성공이라는 것은... 단지 그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의 일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진 : 
Women for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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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면에서 이어받음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녀가 아주 훌륭한 의사

소통자일 뿐 아니라 좋은 

경청자이며, 그녀의 상호

작용에서 나오는 공감과 

따뜻함은 정말 빛이 날 정

도였다”라고. 이어 우드 

위원장은 “모스틴 의장은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

며 “변화를 주도하는 사

람”이라고 평가했다.

모스틴 변호사가 이끄는 

정신건강 지원 민간기구 

‘Beyond Blue’의 케이

트 카넬(Kate Carnell) 부

의장 또한 “정말 놀라운 (

차기 총독) 지명”이라는 

반응이다.

ACT 수석장관이자 호주 

상공회의소라 할 수 있는 

‘Australian Chamber of 

C o m m e r c e  a n d 

Industry’(ACCI) 대표이

기도 한 카넬 부의장은 “

모스틴 지명자는 우리가 

총독에게 원하는 역량을 

정확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모스틴은 

영리한 사업가이면서 또한 

여성, 가정폭력, 성평등, 

기후변화, 호주 원주민에 

대한 열정적 옹호자이기도 

하다”면서 “누구를 상대

하든 동등하게, 자신이 아

끼는 사람으로 대한다”고 

말했다. 

폴 키팅 정부서 

노동 관련 정책자문관 경험

1990년대, 모스틴 지명

자는 노동당 폴 키팅 총리 

및 노동부 장관의 정책 자

문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녀에

게 있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모스틴 지

명자는 그 당시를 “내가 

거친 여러 직업 가운데 가

장 운이 좋았던 시기 중 하

나”라고 묘사하면서 “또

한 정치 최고위층에서의 

매력 없는 문화를 발견했

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우 남성적이며 

마초적이었고 내 입장에서

는 결코 건강한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그녀는 “이

곳은 좋은 결정을 내리거

나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스틴 지명자

는 “나는 정당의 당원도 

아니고 가입한 적도 없지

만 좋은 정부의 힘을 믿는

다. 하지만 여성들이 ‘살

기’ 위해(그저 ‘일을 하

고 수입을 얻기’ 위해) 다

른 것을 포기한 채 (정치계

로) 가고 싶어하는 곳은 아

니었다는 생각”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키팅 전 총리는 모

스틴 변호사의 총리 지명

에 대해 “총독으로서 많

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했다. 키팅 전 총리는 

“(그녀는) 지역사회와 비

즈니스 모두에서 그랬듯 

공적 부문에서도 많은 봉

사를 해 왔으며 이는 그녀

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뛰어난 공동체주의자

로 만들었다”며 “실제로 

그런 여러 부문에서 경험

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

다.

이어 키팅 전 총리는 “

이런 경험과 관심은 그녀

가 타고난 능력, 가치, 세

상에 대한 감각을 뛰어넘

어 그 고귀한 지위(총독이

라는)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로 부여

한다”고 밝혔다.

■ 사만타 모스틴 프로필

1960s : 1965년 9월 13

일, 육군 장교의 딸로 태어

남

1980s : 호주국립대학교

(Austral ian National 

University. ANU)에서 인

문학 및 법학 학사 취득

1990s : NSW 상소법원

(NSW Court of Appeal) 

법원장이었던 마이크 커비

(Michael Kirby) 판사의 

동료로 근무. 당시 호주 최

고 법무법인 중 하나로 꼽

히던 ‘Gi l be r t  and 

Tobin’ 변호사로 근무. 

전 교통-통신부 장관이었

던  봅  콜 린 스 ( B o b 

Collins) 상원의원 수석 정

책 고문. 전 통신 및 예술

부 마이클 리(Michael 

Lee) 수석 정책 고문, 폴 

키팅 전 총리 커뮤니케이

션 정책 수석 자문관으로 

근무

2005-2017년 : 호주 최

초의 여성 AFL 위원으로 

AFL 정책개발 책임자 및 

여성 AFL 대회 설립

2009년 : ‘Crawford 

S p o r t s  F u n d i n g 

Review’(호주 스포츠 관

리에 관해 검토하고 권장

하는 네 가지 보고서 중 하

나) 관련 전문가 패널 중 

한 명에 위임

2 0 1 0 s - 2 0 2 0 s  : 

‘Insurance Australia 

Group’, ‘Optus’ 및 

‘Cable & Wireless plc’ 

고 위  간 부  역 임 . 

‘Transurban’, ‘Virgin 

Australia’, ‘Citibank 

Australia’ 비상임 이사. 

여성 기후행동그룹 ‘1 

Million Women’ 창립 

후원자이자 5년간 의장. 

‘Global Business & 

S u s t a i n a b l e 

D e v e l o p m e n t 

Commission’ 위원으로 

활동. 비영리 민간그룹 

‘ B e y o n d  B l u e ’ , 

‘Foundation of Young 

A u s t r a l i a n s ’ , 

‘Australians Investing 

i n  W o m e n ’ , 

‘ A u s f i l m ’ , 

‘Australian National 

Research Organisation 

for Women’s Safety’, 

‘Australian Volunteers 

I n t e r n a t i o n a l ’ ,  

‘Carriageworks’ 의장 

및 ‘The Austral ian 

Museum’ 관장 역임. 

‘ R e c o n c i l i a t i o n 

Australia’,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 S y d n e y  T h e a t r e 

C o m p a n y ’ ,  ‘ G O 

Foundation’, ‘Centre 

f o r  P o l i c y 

Development’, ‘The 

C l ima te  Counc i l’ , 

‘ T o n i c  M e d i a ’ , 

‘ C l i m a t e w o r k s 

Australia’ 이사회 소속

2012년 : 국립 정신건강 

관련 기구 ‘National 

M e n t a l  H e a l t h 

Commission’ 초대 위원. 

‘The Prince of Wales’ 

Business & Sustainability 

Programme’ 호주 교수

진 회원이자 국제 프로그

램 선임 연구원

2 0 1 3 - 2 0 1 7 년  : 

‘Australian Council for 

I n t e r n a t i o n a l 

Development’ 의장

2017년 : AFL 소속 구

단 ‘Sydney Swans’ 운

영 이사회 합류

2018년 : 기후변화 대책 

활동에 대한 리더십을 인

정받아 ANU에서 명예 법

학박사 학위. AFLW Cup 

홍보대사 임명

2019년 : ‘Investor 

G roup  on  C l ima t e 

Change’로부터 연례 

‘Climate Awards’ 수상

2020년 : 유엔 업무 발

전 에  기 여 한  공 로 로 

‘United Nations Day 

Honour Award’ 수상

2021년 : 기업, 지역사

회 및 여성을 위한 봉사를 

인정받아 ‘Order  of 

Australia’ 수훈

2023년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활동가를 표창

하 는  ‘ E d n a  R y a n 

Awards’에서 ‘Grand 

Stirrer’ 수상

2 0 2 1 - 2 0 2 2 년  : 

‘ C h i e f  E x e c u t i v e 

Women’ 회장

2022년 : ‘Women's 

Economic  Equa l i t y 

Taskforce’ 의장 임명

April 3, 2024년 : 제28

대 호주 총독(governor-

general)에 지명(2024년 7

월  1 일  취 임 ) ,  현 재 

‘AWARE Super’ 의장, 

부 동 산  개 발 회 사 

‘Mirvac’ 이사회 임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지난 4월 3일, 캔버라 의사당에서의 미디어 브리핑을 통
해 사만타 모스틴 변호사의 차기 총독 지명을 발표하면서 “그녀는 호주의 강력한 원칙에 헌신하
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말로 그녀의 총독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쳐

알바니스 총리와 함께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한 사만타 모스틴 변호사는 “성실, 연민, 존종의 자
세로 (총독으로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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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룡대전’, ‘정치 1번지...
화제의 선거구 성적표는

각 당의 공천 과정부터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지

역구에서도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

의 ‘명룡대전’으로 눈길

을 끈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 대표가 승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4선 

출신 나경원 전 의원과 민

주당 영입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의 서울 동작을 대

결은 ‘한강벨트’의 최대 

승부처로 꼽혀왔다. 민주

당 이 대표가 무려 6차례

나 이곳을 찾았으나 뚜껑

을 열어보니 나 전 의원이 

54% 이상을 득표하며 이 

대표의 지원 사격을 무위

에 그치게 했다.

‘정치 1번지’라는 상

징성 속에 치러진 서울 종

로 여야 대결에서는 민주

당이 탈환에 성공했다. 노

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후보가 1위를 차지

하면서 재선을 노린 감사

원장 출신 최재형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여야 ‘여전사 대결’로 

관심을 끈 서울 중·성동

갑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

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후

보가 ‘경제통’인 국민의

힘 윤희숙 후보를 제쳤다.

이변이 연출된 화제의 

선거구도 있었다. 3자 대

결 구도가 펼쳐진 경기 화

성을에서는 민주당 영입인

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사

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

표가 개표 마지막까지 초

접전을 벌인 끝에 이 후보

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30대 청년 정치인’의 

대결이 펼쳐진 서울 도봉

갑 결과도 이변이라는 평

가다. 국민의힘 김재섭 후

보가 민주당 안귀령 후보

를 꺾으면서 12년 만에 보

수정당 후보의 당선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다.

‘운동권 출신 맞대결’

이 성사된 서울 마포을에

서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표밭을 갈아온 민주당 정

청래 의원이 4선 고지를 

밟았다. ‘저격수’로 나

선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

는 정 의원의 벽을 넘지 못

했다.

‘친박(친박근혜) 좌

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

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북 경산에서는 용산 대

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정

치 신인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가 이겼다. 애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

로 이기던 최 전 부총리는 

조 후보의 국민의힘 간판 

밑에 텃밭 표심이 결집하

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초접전 끝에 무릎을 꿇었

다.

울산 북구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인 진보당 윤종

오 후보가 국민의힘 박대

동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이 지역에서 당선된 윤 후

보는 이번 총선에서 진보

당의 유일한 지역구 당선

자로 기록됐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현역

인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

표보다 5배가 넘는 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공동대

표는 민주당 탈당 후 새로

운미래를 창당한 뒤 이 지

역구에서 배수의 진을 쳤

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

고 물러났다.

■ 조국, “정치 변화는

이제 시작...”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

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

표상황실에서 11∼15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상

된다는 오후 6시 방송사 출

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

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

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

이라.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

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

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

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

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

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

회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가 개원하면 국민의힘 한동

훈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

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진상

을 규명할 ‘한동훈 특별검

사 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3면에서 이어받음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

시민당) 17석을 합쳐 180

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

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

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

소속을 합쳐 107석을 얻

는 데 그치면서 완패한 바 

있다.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

승은 임기 3년여를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

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

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

고,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도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

의 당 장악력이 세지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

에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

인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일부 세력 및 군소 야당 등

과 손을 잡고 20석을 확

보, 제3의 교섭단체를 구

성할 경우 국민의힘이 받

는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

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책임론을 놓고 당정 관계

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

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일 수 있다.

■ 의석별 행사 가능한 국회 권력
▲ 200석 이상(재적의원 
2/3)
-헌법개정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 소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 180석 이상(재적의원 3/5)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 150석 이상
-예산안, 법안 단독 처리

-국회의장직 확보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

명 동의

-탄핵소추 의결(대통령 제외)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곽상언 후보가 11일 새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마련한 자신의 선거사무
소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후보들이 10일 국회에서 총선 사전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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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면에서 이어받음

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들의 반발이 

커지자 오닐 장관은 각 대학과 칼리지 

등 전문 교육기관들이 학생비자 청렴

성을 향상하고 호주 유입 이민자 감축

을 목표로 하는 주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위험 등급 업데이

트는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

다고 밝혔다.

장관은 “우리는 심각한 국제교육 

부문의 청렴성을 되찾고자 한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

인 대학, 학생은 물론 호주에도 바람직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닐 

장관은 “정부는 이전 연립(자유-국

민당) 정부가 10여 년 동안 방치한 이

후 변화를 위해 교육 제공기관과 언제

나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업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

육 부문이 저임금 노동의 뒷문(학생비

자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

하면서 학업보다는 노동에 전념하려

는)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것

을 차단하고자 학생비자를 잘못 이용

하는 국제학생 대행업체에 100만 달

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까지 

내놓았다.

오닐 장관은 2025년 7월까지 호주

로 유입되는 순 해외이주를 연간 약 

25만 명 수준으로 줄이려는 노동당 정

부의 방침에 따라 호주 국제학생 규모

에도 상한선을 둔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 조치로 호주 학생비자 

승인 비율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 

말까지 81%로 거의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 등 교 육  대 행 사  단 체 인 

‘In t e r n a t i o n a l  E d u c a t i o n 

Association of Australia’의 필 허니

우드(Phil Honeywood) 대표는 유학

대행 업체들은 해외 학생들의 비자신

청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원했지만 

2024년 첫 학기 동안 상위 교육기관

에 부여된 우선권으로 인해 다수의 대

행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했

다. 이어 그는 “이로써 호주 유학이 

많은 국가들로부터 학문적 측면에서

의 호주에 대한 명성을 잠재적으로 손

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국제학생 대행업체 중 하나인 

‘Global Reach’의 라비 싱(Ravi 

Singh)씨는 “현 시스템은 학생들로 

하여금 비자취득 용이성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하위 순위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진정한 의도의 학생들이 더 엄격한 요

구사항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지적했다.  

퍼거슨 부총장은 현 내부무의 방침(

위험 등급에 따른 비자처리 우선 순

위)과 관련해 “저위험 지원자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는 대신 모든 예비 국제

학생에게 영어능력과 재정적 안정선

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공정

한 시스템, 즉 서비스 당 수수료를 기

준으로 아웃소싱(국제학생 입학 등록)

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

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학생비자 시스

템은 거의 ‘반창고 위에 반창고를 붙

이는 격’(Band-Aid upon Band-

Aid)이라 본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근본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전 연방 이민부 고위 관리로 새 이민 시스템을 입안했던 찰스 
스튜어트대학교 마이크 퍼거슨(Mike Ferguson. 사진 왼쪽) 
부총장은 정부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이를 대학에 적용하고 
있다며 학생비자 발급의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근본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Linkedin / Mike Fergu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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